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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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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 주거안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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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가격 전반적 하락 

● 집값이 급등락 하지 않음 

● 장기임차 거주 가능 



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 갤럽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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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가격 전반적 하락 (30%)

● 집값이 급등락 하지 않음 (24%)

● 장기임차 거주 가능 (33%)

  - 2026년 8월 둘째주 조사 결과



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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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ʻ절대 우세 답안’ 없음

(2) 목표가 상충할 수도 있음
● 가격 하락 - 깡통 전세 
● 실거주 강화 - 민간임대 압박
● 장기임차 거주 가능 - 매물 

씨가 마른다? 다음세대의 불만 
요인?

❑ 주거 안정의 의미

 - 시사점 



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 관혼상제

https://cdn.newsgn.com/news/photo/201905/250137_1.jpg
https://www.yna.co.kr/view/PYH20180202337900013https://www.youtube.com/watch?v=GLEPqCXx-ZA

http://mediahub.seoul.go.kr/wp-content/ 
uploads/mediahub/2022/06/oqhUvTBkutqiZNfJpJJJQyyDWAsmJmeO.jpg

coming-of-age marriage

funeral ancestral 
remembrance 

冠 婚

喪 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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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모두 ʻ집’에서 치뤘다



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 직주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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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직주 불가분의 관계: 생활과 노동의 무대로서의 주거와 주거지

● 마냥 아름답다는 이야기만은 아님. 토지에 예속된 신분제 사회였음 



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10https://innocity.bitgaram.go.kr/web?site_id=1&menu_id=19& https://www.nyj.go.kr/www/contents.do?key=3039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523

❑ 직주 분리_용도지역제 (zoning)

분당 신도시
(택지개발촉진법_공영개발 : 공적 

계획/토지수용/매각, 사적 개발/분양)
나주 혁신도시

(혁신도시 특별법_공영개발과 같은 방식)

 남양주_왕숙2지구
(공공주택특별법_역시 같은 방식, 공공주택 의무비율)



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  근린주구 이론(C. Perry, 1929): 썩 괜찮은 도시 설계 규범
● 통과교통 배제, 상과는 외곽 진입부에 ‒ 주거지 정온성 도모, 접근성과 조화 

● 마을 중심에 학교 배치 ‒ 길을 건너지 않고 등하교 가능하도록 함 

            …그러나 자가용 운전하는 외벌이 4인 가족 중심의 도시 공간       (… 모든 근대 도시가 이렇지는 않음)

11

❑ 근대화 : 기능의 공간적 분업? 선계획 후개발?

https://chingusai.net/xe/newsletter/606291



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465285

● 중산층의 거실

• 고시원

● 상류층(? -드라마)

시계, 전축, 
TV, Video,
전화기, 
피아노,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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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덕분에 
과거 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
… 삶의 질은?
        주거권은?



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 주거권의 구성요소

a. 점유의  법적 보장(Legal security of tenure)
거주민의  임차 유형과  무관하게  강제퇴거의  위협으로부터  임차기간  보호 안정적  점유 (안정성)

주거 품질 (거주성)

   적절한  비용(부담가능성 )

b. 서비스 , 물자, 시설,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 교통 접근, 요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 씻기, 식품 저장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완비

c. 비용의  적절성 (Affordability)
누구나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에서  적절하게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

d. 거주 가능성 (Habitability) 
너무 좁지 않고,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주거 공간

e. 접근성 (Accessibility)
노인, 장애인 , 어린이 , 병자 등이 조건에  관계없이  접근하기  용이한  내외부  여건 

f. 위치(Location)
생업기반에서  멀지 않고, 보건소 , 학교, 탁아소  등의 사회적  시설들과는  가까운  위치

g. 문화적  적절성 (Cultural adequacy) 
재료나  형태 등의 문화적  다양성을  담는 주택 건설 방식

▪ 대한민국의 국토공간, 경제력 등 감안하여 3가지로  
포괄  

▪ 추가 또는 확대 가능성 항상 염두 필요

광주 대단지 
사건

임대주택 입주민 차별 / 유니버설 
디자인

향후 기후변화 & 인구 혼성화 관련하여 
부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지옥고 / 
기타

UN,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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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주거권  구성요소 정책

❶ 안정적  거주
(Stability, Security of Tenure)

1) 무기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법으로 개정)

2) 공공(사회)주택 활성화 / 지분공유 지원(하우스푸어 및 전세 대책) / 전세의 월세화 

대응 

3) 안정적 공급(신축/정비)

❷ 적정 주거비
(Affordability)

1) 적정주거비 기준 마련, 정책 목표화

2) 임대부문 주거권 실현을 위한 3단회로 

     (1) 주거비 형평성 →  (2) 임대료-품질연동제 → (3) 공공(사회)주택 공급 

3) 자가마련 직접 지원 및 전세 일부 흡수 (지분공유 주택), 간접 지원(대출, 저축 우대 

등)

❸ 양호한  환경
(주거환경의 품질, Livability, 

Habitability)

1) 주거감독관 제도, ‘임대료-품질’ 연동제 등

2) 적정 주거기준 도입, 공공주택의 전체 주택부문 품질 선도 

3) 대출심사/주거보조비 지급시 품질 전제

14

❑ 그간의 정책, 필요한 정책



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안정성

    적시에  이주할  순 
있는가?

거주성

돌봄과  에너지는?

부담가능성

저축과  미래대비는?

❶ 안정적 거주
❷ 적정 주거비
❸ 양호한 환경

❹ 기후위기 대응
❺ 인구변화 대응
❻ 사회·산업변화 
대응
❼ 저축·자산화 
지원

기본 요소

확장 요소
(시대적 과제)

▪ 2020년대 중반의 시대적 과제까지 
감안한다면?

15

❑ 주거권의 구성요소 - 업데이트 필요?



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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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든 안하든
‘주거 안정’, ‘주거권’은  보유해야

주거권 = 주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권리

벽돌과 시멘트(물리적인 주택)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 ? 
“물리적ㆍ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 자산 축적 내지는 벼락 거지 방지
● 쫓겨나지 않기
● 주거 품질, 양호한 환경 
● 안전 등등



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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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 자가소유, 가격 안정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상충할 수도 있는) 요소들의 집합. 
한 개인 내부에서도,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도 다를 수 있음. 

✓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주거와 일터, 살림과 호구지책은 구별되지 않았으며 
인생의 주요 사건과 의례들이 주택을 무대로 펼쳐짐

✓ 근현대 사회로 넘어오며 공간의 용도분리와 함께 주거지와 주택의 성격도 크게 변화

✓ 주택 내외부에서 누리는 삶의 질, 거주 안정성, 주거비 부담 등은 계층에 따라 매우 다름

✓ 주거지와 주택의 성격 변화는 현재 진행중  - ʻ주거안정’의 의미에도 변화가?

✓ 앞으로 ʻ투명인간’들의 주거안정은 어떻게?

❑ ‘주거’ ‘안정’이란?



II. 역대 정책기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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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역대 정책기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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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부: 외환위기 극복, 건설 경기 활성화 + 국민임대주택 도입
• 노무현 정부: 종부세 도입, 장기 모기지 제도화 (주택금융공사Hf 설립)

2004년3월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출범 및 현판식에 함께 
입장하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박승 한국은행 총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II. 역대 정책기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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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등등 - ‘축적과 정당성의 위기’( O’Conner) ?



II. 역대 정책기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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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6년 신규 공급된 주택 중 유주택자 매입 주택 비율이 77.6%(2016 서울은 86%)
(이규희 의원실 “그 많은 집들은 어디로 갔나?” 2018년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018.10.21)



II. 역대 정책기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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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부동산은 자신 있다

“다주택자가 집 내놓으면 집 사라”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2019. 11. 19.



II. 역대 정책기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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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다

“다주택자가 집 내놓으면 (세입자가) 집 산다”



II. 역대 정책기조의 문제

24



II. 역대 정책기조의 문제

2016년의 
대통령 발언과 
분위기

https://www.ytn.co.kr/_ln/0102_20200803200358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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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역대 정책기조의 문제

❑ 공통점

26

● 자기충족적 예측 (경기부양하겠다→대출 확대)   
● 자기배반적 예측 (전세 끝났다→전세대출 확대 및 질적 변환  / 집값 고점이다→대출 완화 등)
● 혹은 국어시험에 영어공부하고 가서 수학답안지로 채점하기?

❑ 차이점

● ʻ집 사라’ (역대 모두)     -

● 부동산 자신있다  (문재인, 이재명)
● 전세는 끝났(난)다. (박근혜, 이재명)

a 빚내서 집 사라  (노무현 제도화, 이명박 냉탕 온탕, 박근혜 장려, 문재인 이재명 수용)  
b.다주택자 매물 나오면 집 사라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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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 바람직하다. 그런데 어떻게?

: 집값을 잡아서?
  - 세금으로?
  - 대출규제로?

: 구매력을 높여서?
  - 소득이 늘어서?
  - 대출을 해줘서?



II. 역대 정책기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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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문제 
1) 정치적 저항 (60% 자가소유 + 5~10% ʻ곧’ 자가소유)

2) ʻ1가구1주택주의’에 갇히며 

3) ʻ상품’의 기대수익률 낮추는 단선적 논리가 현실화되기 어려움  
       (세금 외에도 금리, 수급상황, 임대시장 규제 등등 기대수익률 결정 요인은 많음) 

5) ʻ제품’으로서의 주택 가격에는 비용 상승요인이며 

6) 당장 세입자에게 도움 안됨. 조세전가 일어나기 일쑤 (임대료규제가 차라리 필요함)

7) 마지막으로 세금을 강화한다손, 문제가 해결되는가?

   주택 공급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에게 의존하는데?   → 장기저리공급자 금융이 필요함

✓ 세금은 조세정의 원칙에 따라 부과. 주택 (공급)정책의 본령은 아님.  

기대수익률 낮춰야?

양도세 보유세 취등록세

매물잠김 조세전가 시차없음

정책 변동 
기대 포기 

가능?

임대 공급 
활성화/ 임대료 

규제 가능?

경기하강 - 미분양 해소 책으로 
결국 다시 규제 완화?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르면야 

뭐..

효과 좋고 시차 
없으나 명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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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의 문제  (소비자금융의 경우) 

집값을 잡겠다 내 집 마련 쉽게 하겠다

대출규제 하겠다 내 집 마련 어렵게 하겠다

유동성을 잡겠다

● 대출규제 강화: 당대의 자가당착

??

● 대출규제 완화: 후대의 사다리 걷어차기?

구매력 지원 내 집 마련 쉽게 하겠다

집값 상승 후대에겐 진입장벽

유동성 풀림 ??

“대출규제 완화해 달라, 30년 벌어도 못 사는 집값이다” = 30년 벌어도 못 갚는 집값이다
  = 집값 오르면 팔아서 갚겠다 = 조카세대는 이제 40년 벌어도 못사는 집값 
  = 자식세대는 50년 벌어도 못사는 집값이 되어야?

✔ 대출 기반 성장의 문제: 경기 하강시 깡통전세와 하우스푸어 문제 발생. 담보가치LTV, 상환능력DSR 종합적 고려 필요
✔ 대출 기반 성장의 또 다른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    ʻ유연화된 노동’에게는 대출 거부 

    - 일부 집단에게는 유효하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불안정 노동 시대에 보편적 주거전략이 될 수 없음



II. 역대 정책기조의 문제

● 집값 잡는 데에 성공하는 순간, 정책 수혜자는 이제  정책 반대자의 입장이 됨 (특히 빚내서 집살 수록)

● 주택담보대출 총액 1112조 (가계대출 1796조원의 62%) :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구조 

나의

집 값이 비싸다
(고평가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집 값이 비싸다
(고평가 되어 있다)

70% 42%
출처: 전혜진(2023),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22-1호) “여론 속의 여론 – 기획: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 리서치, 
(2023.3.22)

❑ 집값을 잡는 정책: 성공하는 순간 실패?

30

2024년 기준



II. 역대 정책기조의 문제

31

● 사실은 ʻ보수적’ 구호? 그러나 진보나 보수라서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다는 문제는 아닐 것
● 가능한가(비용), 바람직한가(당위), 원하는가(선호)의 차원에서 볼 필요
● 각자의 생애주기상 단계와 가구 구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점유/건축 형태가 필요

■ 국민 개택주의(소자산가 평등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자가 소유 선택권 진흥(매집 방지)의 측면    vs   임대 부문 ʻ잔여화’ 측면
● ʻ주거권 실현’ 수단을 ʻ내집마련’으로 한정하는 경향 ➜ 임대부문의 개선 필요성 등한시하게 됨

■ 약탈적 대출 또는 중장기 환경 변화속 손바뀜이 일어나면 소유 집중으로 귀결
● 경기 하강기 하우스푸어 문제 발생
● 영국에서 1980년대 ʻ사유화’한 공공주택들의 40%가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중

Right to buy puts 40% of ex-council homes in private rental - MPs' report  (Guardian, 2016.2.10)

❑ 1가구 1주택주의의 세 얼굴



I. 들어가며 - 주거안정이란?

한국 
자가소유율이 
낮긴 한듯..?

유럽연합  및 OECD 회원  29개국의  자가점유 , 사회임대 , 민간임대  거주  비율  
국제  비교
 OECD,「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2020.

32

❑ 자가소유율이
    높아서 
    복지국가?

•자가거주율 , 각종  세율 , 대출규제  등 특정 

지표 몇가지 만으로 국가별 주거안정의  

수준이나 주택의 공급과 점유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자가거주율만  본다면 오히려 낮을수록 

주거안정이  보장되는 복지국가에  가까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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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거의 상품화, 금융화

● 근대화, 산업화, 이촌향도(離村向都) - 도시화

34

❑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 과정에서의 주택 상품화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long-term-urban-population-region?time=1700..latest

• 주택의 상품화와 주택건설업의 성장 
         

조선일보 1929년 2월 7일자에 실린 건양사의 한옥 분양 광고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opinion/gaunggo/2021/04/19/20210419030002

https://en.wikipedia.org/wiki/Bedford_Park,_London
coloured lithograph by Frederick Hamilton Jackson, c.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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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금융화

● 만들어서 팔고 이윤을 얻는 상품의 성격에 더하여,

● 투자해서 이윤을 얻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금융 산업의 논리 강화



III. 주거의 상품화, 금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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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금융화의 세계적 추세



III. 주거의 상품화, 금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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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주담대 잔액 가계대출 중 비중

2000년 54.2조원 50.50%

2005년 190.2조원 62.3% (약 3.5배↑)

2010년 289.6조원 67.10%

2016년 464.2조원 71.70%

2024년 1112.1조원 62%

✓ 악당 몇명을 넘어, 시스템의 문제

❑ 세계적 추세인 주거 금융화, 
       ..의 대안은 계곡 정비보다 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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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ntalhousingjournal.com/more-than-50-percent-of-millennials-now-own-homes/

가격 상승 담보가치 상승

대출 확대유동성 증가

● 한 세대의 자산 축적 = 다음 세대의 진입장벽?
● 대출에 기반하는 주거 전략은 지속가능한가?

❑ 주거사다리가 끊어졌다?  - 규제의 결과? 금융화의 결과? 



IV. 주거사다리? 주거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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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거 사다리? 주거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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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주거사다리가 끊어졌다?  

http://sadarimart.com/product/%EC%9D%BC%EC%9E%90%ED%98%951%EC%97%B0%EC%8B%9D%EC%82%AC%EB%8B%A4%EB%A6%AC-4m/89/



IV. 주거 사다리? 주거중립성!

 

노희순·강신관·이창무 (2018) "주택점유형태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APC효과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26권 1호: 45-62.
41



IV. 주거 사다리? 주거중립성!

싱가포르 모델: 대출은 누가? 노후 대비는?

빚내서 집사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 다음 세대는?

경기하강 국면:  하우스푸어, 약탈적 대출

정치인들: 집값을 잡겠습니다. LTV 90%로 

빌려드리겠습니다?

42



IV. 주거 사다리? 주거중립성!

협동조합 공유: 조합원으로서 간접 소유,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소유이자 임대, 리스크도 

공유

토지임대부:  토지지분은 공공과 공유, ‘감가상각하는 건물만 소유’ - 보완장치 필요

지분공유: 토지+건물 지분을 합친 뒤 공유. ‘시세차익 일부’ 공유, 지분 적립도 가능?

✓ low-in, low out : 진입 쉽고 주거비 적으나, 

시세차익(=자산축적)도 일정하게는 포기

✓ 다음 입주자도 저렴하게, 다음 세대도 

저렴하게 

✓ 특혜도, 게토(Ghetto)도 아니려면? :  

줄타기 43

❑ 구분의 모호화, 경로의 다양화    (= 주거 중립성, 주거선택권)



IV. 주거 사다리? 주거중립성!

1가구1주택주의 다주택(전세)방임주의

주거중립성주의

• 임대는 ʻ비정상’, 벗어나야할 것
• 다주택자는 투기세력
• 다주택 보유 억제⟶매물 증가
• 세입자의 서러움은 내집마련으로 해결
• 금융에 큰 관심 없음, 세금에 주로 관심
• 사적 임대 및 기관형 임대에 적대적

• 임대는 지극히 정상.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 내내 자가소유하는 것은 불가능
• 다주택자는 금융 매개자 (전세는 레버리지 종자돈)
• 세금은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 편익 위해서는 오히려 감면도 가능
• 세입자의 서러움은 임차인 권리 강화로 해결
• 금융에 큰 관심 : 공급자금융으로 주택공급 비용 낮추고, 전세-월세 사이에 유불리함이 없도록 조율국가는 전세 

편향적 정책보다 ʻ탈-레버리지’를 통해 월세의 주거비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입해야
• 사적 임대 및 기관형 임대의 역할을 인정하되 ʻ임차인 편익’ 보장 제도화 추구 

• 임대는 개인의 (무)능력의 문제 
• 다주택자는 주택 공급자, 전세는 주거사다리
• 다주택 규제 완화⟶주택 공급 활성화
• 세입자의 서러움은 내집마련으로 해결 
• 금융에 큰 관심없음 (전세금을 공급비용 충당에 활용) 
• 국가가 전세대출 지원해주는 것은 환영 (소비자금융)
• 기관형 임대에 현재로서는 소극적 (기존 다주택 임대인 옹호)

44

❑ 주거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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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중립성  Tenure Neutrality
“다수 국민이 현재와 미래의 주거선호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거의 점유형태나 
공공정책의 취지나 효과가 차별이나 배제를 해소하거나 저감하도록 하는 성질” (최경호)

“주거(점유)중립적이라 함은 소유나 임대가 소비자에게 재무적으로 무차별한 상황을 말한다. 주거중립성을 통해 점유형태 
사이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월하게 오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특정 유형이 지나치게 유리하여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원, 규제와 세금 정책 등을 통해 금융과 시장기구를 조율하는 것이다. 보조금 역시 
점유중립적이어야 한다. 공급생태계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떤 공급주체든 서로 경쟁하는 통합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왜 주거중립성이 그렇게 중요한가? 주거중립성은 생애 단계별 적절한 점유형태의 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빈곤의 악순환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선택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소비자 주권을 신장한다. 
 (Global Tenant - Internationl Union of Tenants (IUT)' Quarterly Magazine, April 2013)

"주거에 있어 소유와 임차 간 경제적으로 공평한 상태",  "정부의 주거정책에 있어 특별 보조금, 세금 감면, 
특정 가구에 한정된 점유 형태 등 차별을 하지 않는 것”   (김기태)

“임차로 살든 자가로 살든 주거의 비용과 이익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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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중립성

점유 중립성: 전세, 월세, 자가와 무관하게 / 에 따른 차이 최소화

주택 중립성: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에 무관하게 / 

입지 중립성: 도심-외곽, 대도시-지방과 무관하게 / 

가구 중립성: 혼자 사는지 여럿이 사는지, 보통 가족과 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 주거 선택권과 동전의 양면
● 주거 사다리 대신 주거 징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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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의 전환:
    주택 부문의 수요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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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가구 내에서도 계층별 별도 접근 
필요

? ?

❑ 구체적인 주거 선호와 실현 방안은?
(개인의 노력과 구조적 해법의 차이)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2019 일반가구)

다주택자? (전체의 15% 정도)

①

고소득 임차인? (전체의 4~5% 정도)

↻
↻

②

③

④
⑤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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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주의와 일반 경제학의 관점으로는 곤란한 이유

1) 공급자와 수요자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 : △✖

2) 재화의 동질성 : ✖

3) 참여자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 : ✖

4) 정보의 투명성 : △◯

• 완전경쟁시장의 요건 : 주택의 경우

• 거래가 많아야 소비자 효용이 크다? 
(일반 경제학)

• 주택에서 임대차/매매 거래가 
많다는 뜻은?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Perfect Information)를 보유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개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재화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 
공급/수요량을 조정할 뿐

공급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동질적(homogeneous)인 재화로, 서로 대체가 가능한 
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첫번째 가격수용자 가정이 성립 (예: 급식, 주식, 화폐)

완전경쟁시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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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논의

●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은 실질적 자율성의 보장에 있으므로 자유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실적 조건, 즉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준일, 2017, p.85)

● 국가에 대해서 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과소금지원칙 형태로 구체화. 
●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들은 경제적 여건만 보장된다면 개인들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것 (개인의 한계)

● 주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이유는 그 개념이 공허해서가 아니고 국가의 주택정책을 구성하는 제반 원칙에 다 
걸쳐있기 때문이다 (Bengtsson, 2001, p.256)

● 주택은 시장재이자 공공재로서의 복합적 지위: 따라서 다른 복지재화와 달리 주택에 대한 수요는 국가의 직접분배 
방식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움.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 개입이 정당화 됨

      (1) 해당 재화가 시민에게 매우 중요
      (2) 규제없는 시장에서는 해당 재화가 모든 이에게 적정한 가격과 품질로 공급되지 않음  (시장의 한계)
              

Bengtsson(2001) “Housing as a Social Right: Implications for Welfare 
State Theory”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Vol. 24- No. 4

이준일(2017) "사회권의  복권을  위한 구상" in 조국 엮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공익과인권26(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서울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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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기 · 소유권 등록, 택지 조성 등 (토지 측면)
● 건축규제 · 용도지역제  등 (도시계획 측면)
● 보증 · 보험 · 담보대출 · PF 등  (금융 측면) 
● 저당권 설정과 실행 등 (법적 기반 측면)
● 매매 · 임대차 계약의 신뢰성 및 거래 방식 등 (시장 질서)
● Etc… (정비사업 등등)

52

❑ 국가가 만들고 유지하는 시장  (초기의 개입 목적: 위생)

..또는 국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장

토지 확보 및 이용 방식

금융 동원 방식

법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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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ing, 1999, ‘Housing Policy Regime’)

Doling, 1999, Housing Policies and the Little Tigers: How Do They Compare with Other Industrialised Countries? Housing Studies, 14(2), 229–250. 

토지 확보 및 이용 방식

금융 동원 방식

법적 기반

❑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따른 체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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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모델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모델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모델

탈상품화  정도 • 낮음 • 매우 높음 • 높음

계층화  정도 • 높음, 주로 소득에  기초 • 높음, 주로 사회적  지위에  기초 • 비교적  낮음

공공ㆍ시장ㆍ가구
혼합 요인 • 시장부문이  지배적인  입장

• 가구를  대표하는  입장 중요
• 민간비영리조직의  상당한  
영향력

• 공공이  지배적인  입장

규제 • 비교적  적은 정부 규제 • 탈집중 , 점진적 , 문제해결적  • 중앙정부의  강한 영향력

주택정책의  
일반 목적

• 시장 중시 입장
• 정부의  한계계층  지원

• 계층화  예방
• 공공은  민간부문의  주택시장  
주도 장려

• 보편적인  차원의  높은 ‘주거의  
질’ 보장 

보조금
• 제한적  생산자  보조
• 검증된  (means- tested) 대인 
보조

• 분절된(segmented) 보조금
• 특정 계층을  위한 배분 

• 상당 수준의  (생산)보조금
• 폭넓은  대상계층에  대한 
대인보조금

가격결정  및 규제 • 시장의  가격 결정 • 정부가  일부 영향력  행사
• 시장의  외부효과  보정

• 가격과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영향력

주택배분
• 대부분  시장에서  배분 
• 주택재고의  잔여 부분에  대한 
배분 규제 (저소득층  한정)

• 시장 보정 위해서  정부 개입
• 특정 계층에게  혜택 가능 

• 시장원리가  아닌 필요 또는 
소요(need)에 기초한  배분

주택공급체계
• 유연한  공간계획
• 신규 주택공급은  민간부문  중 
주로 대기업이  주도

• 공간계획은  중간정도로  엄격
• 민간부문  중에서  주로 가구나  
소기업이  주도

• 엄격한  공간계획
• 정부주도의  신규 주택 공급

지중해  모델

동아시아  모델

일본모델
(생산주의→자유주의)

한국모델
(발전국가→복지국가의  맹아)

✔ 그룹별 명확한 소속과 구별 
보다는, 국가별로 성격이 
조금씩 뒤섞이는 모습

Hoekstra(2003) "Housing and the Welfare 
State in the Netherlands: an Application of 
Esping-Andersen's Typology", Housing, 
Theory and Society, 20(2) (표는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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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체제론 - 복지국가 유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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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 민간임대와 비영리임대 구분 확연
• 비영리부문은 주로 공공부문의 잔여복지적 성격
• 소수의 빈곤가구에 대한 낙인(stigma) 효과

• 자가소유 장려(정부) 및 선호(가구)

• 자유주의 국가 (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등)

• 주거사다리 필요

단일  모델  
(단일임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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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모델  (이중임대시장 )

• 비영리임대 부문과 민간임대부문이 통합
• 공급주체가 공공,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
• 낙인효과가 거의 없거나 덜함
• 자가소유 압박이 덜함 (주거 중립성)

• 사민주의 국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

• 주거사다리 불필요 (주거중립성 = 주거격차 해소)
• Social market, Unitary rental market
• 사회주택과 민간주택이 경쟁하며 구분이 모호

Jim Kem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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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체제론 - 이원/단일 모델론 (등)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08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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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 광역철도 단면도.ⓒ연합뉴스

• 한번 임대주택은  영원한 임대주택?

• 특정 점유형태에  지나치게  유리한 환경? (No! 주거중립성  

추구)

• 이동이  예상되면  임대 , 오래  살면  자가 , 공동체엔  

협동조합

• 임대에  사는  동안  마음편히 , 자산축적  지원 , 적절하게  

자가  마련

•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의  조화

주거 선택권교통 선택권
• 한번 버스는 영원한 버스?

• 특정 수단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환경?

• 사정이 있는 날은 택시, 평소에는  버스, 정시성엔  

지하철

•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  골고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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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성과 선택권은 동전의 양면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9/2019041900103.html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9/2019041900103.html


V. 국가와 시장과 사회의 역할 

57

❑ 누가, 어떻게?

연대
호혜
창의
자발성

기획, 운영

정당성 Legitimacy
자원 분배

금융, 세제
감독
규제와 인센티브

효율, 속도, 경쟁

창의

기획, 운영, 건설 등



V. 국가와 시장과 사회의 역할 

Social 
Housing

❑ 사회주택: 통용되는 의미와  공공주택과의 관계

유럽 등 (Social Housing) 

“비시장, 비영리(또는 제한영리) 주택”

58

public
housing

Social
Housing✓ 풀뿌리 조직이 공기업보다 먼저 태동한 역사적 배경

✓ 150여년 동안 3rd(Social) Sector 자산&역량 축적

한국 (2015년 전후의 변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주체)에 
의해 공급·운영되는 주택” (2015년 이후)

✓ 서구식 사회주택 개념과 혼용 
    (2015년 이전, 그리고 현재도 일부 연구자들)

공공주택
사회주택

★ 사회적 금융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투자기금)이 있으며, 
사회주택협회 차원에서 조성한 사회주택기금은 현재 50억 수준

★ 소수의 자체 공동체 주택이 있음

S.Korea

✓ 대부분 ʻ공공토지 임대’ or  
ʻ공공주택 위탁운영’ or 
ʻ공공기금 출·융자’

✓ ʻ컨텐츠’ 측면은 유럽 보다 앞서가는 모습

Europe

✓ 1st Sector(공기업)이 공급한 주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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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1) 공급생태계 다변화

■ 1섹터 - 공기업, 공공기관 
■ 2섹터 - 시장, 영리기업
■ 3섹터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노조, 기타

금리, 인구변화, 산업변화, 기후변화, 팬데믹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ʻ생태계의 종 다양성' 필요

- 해외사례 참고!

: 3자 협력(PSPP) 방식

59

공공주택
사회주택

<어쩌면, 사회주택> p.64

Public

Private
Social

Public Social Private Partnership

페스토프, 복지삼각형
Pestoff, “Welfare Triangle”

의의(2) 소프트웨어 결합
의의(3) 부처칸막이 넘나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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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OS를 통한 다양한 App의 생태계?

• PSPP (Public-Social-Private Partnership)
− 공공 : 토지, 금융, 세제, 감독, 규제&인센티브
− 사회 : 콘텐츠 기획, 다양한 주체 연계, 운영 등
− 시장 : 건설, 기타 등등

• 플랫폼으로서의 주택
− Public : OS(운영체계), 가이드라인, 표준
− Social & Private: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V. 실현방안 - 6411 정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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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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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부문의 형평성과 통합성

2) 전체 주택 부문의 형평성과 통합성

급식 정책을 주택 정책처럼 했으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 주택은 왜 체념하면서 사는가? 

왜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사례가 미담이 되어야 하는가?



VI. 실행 방안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한들

임대료로 다 나가면?

소득주도성장?!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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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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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쪽방촌

월세 23만3000원은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사실상 건물주들이  돈을 
버는 데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올해는 주거급여가  
26만6000원으로 오르는데  건물주들이  벌써부터  
쪽방촌 월세를 따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쪽방  월세  23만3000원, 정부  주거급여액과  
일치…집주인 , 탈탈  털어간다  
(경향신문 2020.2.17 기사)



VI. 실행 방안 

소비자에겐 현물보조: 
수혜자 한정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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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지원은 
현물/현금보조 모두 가능

시장 임대료 
상승 요인

-공정임대료
-표준임대료
-전월세 상한
-주택품질등급제
-계속거주권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 품질연동제 
(vs 원가/시세/소득 연동제)

“In many cases rent control 
appears to be the most efficient 
technique presently known to 
destroy a city—except for 
bombing.”

Carl Assar Eugén Lindbeck

시장 
공급위축

공공/사회주택
공급

임대료 규제

주거비보조
수혜자 한정 
(재정지출 

형평성 문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3단 회로



VI. 실행 방안 

입주대
상
소득분
위

유형별  특징 (거주기간 , 임대료 
등) 

 
1분위

 
10분위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 주택

2030세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행복주택

이사 걱정, 전세값 인상 걱정 없는 장기전세주택

• 50년 
• 30년
• 4년, 6년, 20년
• 20년  

• 49m2 이하
• 39, 49, 59m2
• 30~45m2 이하

• 시세 80% 수준 
• 시세 60-80% 수준 
• 시세 30% 수준  

• 분양전환 
조건

• 입주 
자격

• 입주 
기간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 
20년

❑ 공공임대주택의 문제 - 절대량의 부족 속에, 입주자격/임대료가 다른 브랜드의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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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행 방안 

공공지원민간임대 (구 뉴스테이) 
• 입주자격: 일반(80%미만)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특별 (20% 이상) 청년 가)나)다)라), 신혼부부, 고령자
• 임대료: 시세 85-95%  , 거주기간: 8년 임대후 분양전환

입주대상
소득분위

 1분위

 10분위

유형별 특징 (거주기간, 임대료 등) 

협동조합 소유형 20년 임대 (용역연구)

뉴스테이

15년 임대? 신유형?

중산층용 평생임대 (기재부)

❑ 누더기로 브랜드가 추가되어온 공공임대주택
 variegated public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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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행 방안 

❑ 브랜드 난립으로 대기명부 작성 불가

✔ 유형마다  입주자격  상이하여  통합 대기자명부  

작성 불가능

✔ 필요계층의  주거전략  수립 불가능

✔ ‘주거복지  전달체계 ’ 운영으로  행정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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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행 방안 

• 입주자격: 소득 기준 등으로 통일
• 임대료체계 통일
• 임대료 인상 가구 발생: 주거보조비 확대

A유형: 임대료 대폭 인상
B유형: 임대료 소폭 인상
C유형: 임대료 인하

통합 
임대료
기준선 

A B C

✔ 공공부문 내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달성

❑ 유형 통합이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소득분위

 1분위

 10분위

→ 주문: 주거보조비 확대를 통해 
             소득기반 임대료가 아니라, 소득기반 주거비 체계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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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행 방안 

입주대
상
소득분
위

 
1분위

 
10분위

경기도형 기본주택
• 입주자격: 무주택자 일반
• 임대료: 주거비 부담율에 따라 산정
• 거주기간: 무기한 

유형별 특징 (거주기간, 임대료 
등) 

기본주택 
(취지)

기본주택에서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은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천만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천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1인 가구(전용 26㎡, 공급면적 13평)는 283,000원(RIR 16.1%)
2인 가구(전용 44㎡, 공급면적 20평)는 397,000원(RIR 13.3%)
3인 가구(전용 59㎡, 공급면적 25평)는 485,000원(RIR 12.5%)
4인 가구(전용 74㎡, 공급면적 30평)는 573,000원(RIR 12.1%)
5인 가구(전용 84㎡, 공급면적 34평)는 634,000원(RIR 11.3%)
정도로 예상합니다.

✔ 보편복지 추구 
✔ ‘소득 대비 임대료‘ 개념 도입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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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취지와 현실의 괴리



VI. 실행 방안 

입주대
상
소득분
위

 
1분위

 
10분위

예산 제약에 따라 일부에만 도입시, 임대주택 유형통합에 역행 우려. 

유형별 특징 (거주기간, 임대료 등) 

기본주택 
(현실)

✔ 소득 대비 임대료 책정: 입주자 사이에선 ʻ수직적 형평성ʻ 확보
✔ 들어가는 사람만 로또: 전체 주거부문에서는 ʻ수직적/수평적 형평성ʻ 악화 

 
10분위

15년 지속 공급

기본주택 
(계획)

ʻ중산층 용’ 중산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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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취지와 현실의 괴리



VI. 실행 방안 

✔ 공공부문 내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달성

높아질 것인가? 
• 입주 자격 확대 (중산층도 사는 임대주택) :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에 위배 ??
• 별도 단지일 경우(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 소셜믹스에 위배, 다른 공공임대주택 

잔여화 가속. 

넓어질 것인가? 
• 형평성, 정책 우선순위는 달성하나
• ʻ사회적 낙인ʻ 지속, 
• ʻ소셜믹스’ 불가능, ʻ잔여복지’ 지속

정치인마다 각각의 브랜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형을 통합,  그 다음엔?

절충안? 
계층별 
인구집단별 
할당제?

쉽지 않은 문제..
(네덜란드의 추첨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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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통합이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VI. 실행 방안 

� 소득기준 임대료는 주민에게는 좋으나, 공급자의 부담 

  - 공급주체가 다양한 경우(GH, SH, 사회주택…)에는 특히 부적절

�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의 조화, 

    대물지원과 대인지원의 조화 필요

▪ 공급가능 임대료 절감 노력

▪ 품질연동 임대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입주민의 부담능력 강화 

▪ 복지부처, 지자체, 국세청 등과의 협력과 역할 분담

ⓐ 공급자 보조 비용
ⓑ 소비자 보조 비용
ⓒ 소비자 보조 기준선
ⓓ 공급자 보조 기준선 

Ps : 공급가능 임대료 

Pq  : (품질)기준 임대료

Pr  : 부담가능 임대료 
        (소득기반)

주택 품질 (소득)

비용(임대료)

P
s

P
q

P
r

ⓐ

ⓒ

ⓑ

ⓓ

소득기반 임대료(x) 소득기반 주거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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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행 방안 

시장임
대

사회임
대

공공임
대

주택의 수직적 구분
(공급 주체에 따른 분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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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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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 : 공공성  강화 → 임대부문의  수평적  형평성  
추구

시장 
영역

비영리 부문 전체의 주택 공급과

공적 임대료체계의 민간부분 적용 
확대

공기
업소셜

벤쳐

영
리
기
업

입주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종교단체
사회적 기업

공급 생태계 다양화



VI. 실행 방안 

입주대상
소득분위

 10분위

시장임
대

사회임
대

공공임
대

유형통합  후

비영리  부문 생태계  다양화 , 사회적  기여에  상응하는  
공공지원

임대료  규제, 주거보조비  지급

자유방임 
영역

비영리 부문의
주택 직접 공급과

통합임대료체계의 민간부분 
확대

②
① ③? ④? 

④? ③?

확대

⑤??
?

영리  부문에  공공  
개입 공정임대료체계  동참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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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평적 통합의 로드맵?  (대중복지 또는 단일모델화)

공공임대 유형통합 후 확대

전체 비영리 부문 생태계 다양화, 사회적 기여에 상응하는 공공지원 (사회주택 활성화)

최소한 이 안에서는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확보

임대료 규제, 주거보조비 지급영리 부문에 대한 개입 : ③

④

주거보조비 지급 액수 인상? 범위 확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인하)⑤?

주거보조비를 전반적으로 인상? 저소득층부터 인상? 전세제도에는?



VI.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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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임대시장 개입을 두려워 하거나 
그 필요성을 무시하지 말자

❑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더 필요한 것이 많다

임대료 규제

주거비보조

공공/사회주택 공급공기업소셜벤쳐
영리기업

입주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종교단체 사회적 기업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